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6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윤재옥의원안,

김영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3

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 삭제 및 임차

개시일 요건 폐지 등(정일영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11





- 1 -

Ⅰ. 개요

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16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추경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13.

(3) 회 부 일 : 2025. 8.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

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공제 특례

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함.

그런데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및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 및 제9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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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윤재옥

의원안, 김영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윤재옥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17), 김영진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

호 852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추경호의원안 2025. 8. 13. 발

의(의안번호 12163),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소형주택 임대사업

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김영진의원안), 3년(윤재옥의

원안), 5년(윤준병의원안)간 연장함으로써 전월세 수급불안을 해소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임대소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기준시가6억원이하

** 임대보증금·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인 경우에 한함 (시행령 제96조제2항)

◦ (현행과 같음)

◦ 세액감면율 ◦ (현행과 같음)

- 1호 임대 시 3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

- 2호 이상 임대 시 2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50%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김영진의원안)

2028. 12. 31. (윤재옥의원안, 추경호의원

안, 정부안)

2030. 12. 31. (윤준병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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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임.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소형주

택을 일정한 임대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

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

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액의 일정률을 감면하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

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경우 4년이며, 세

제혜택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함.

동 조세특례는 2014년 도입 당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

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016년, 2019년, 2022년 세법개정으

로 각각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말에 일몰될 예정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에 따른 조세지출은 제도 도

입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개인 임대사업자에

게 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에는 소득세에서 192억원,

법인세에서 13억원이 감면되어 총 205억원의 조세지출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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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전체 265 225 211 205 244 253

소득세 237 209 189 192 231 240

법인세 29 16 21 13 13 1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의 적용 연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상 유인을 제공할 경우, 소형임대

주택의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차시장의 안정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민간임대 소형주택 등록호

수는 2019년 211만 호에서 2023년 135만 호로 감소하고 있으며, 민

간임대 등록사업자 수도 2019년 51만 명에서 2023년 14.6만 명으로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등록 임

대주택의 증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는 점으로 감안할 때,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

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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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등록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 현황]

(단위: 호,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민간임대 소형주택
등록호수

2,116,747 1,483,728 1,473,963 1,401,862 1,358,990 146,904

민간임대
등록사업자 수

511,272 426,118 391,888 333,606 297,764 146,904

자료: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기획재정부

둘째,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상승하고 있는데, 소형임대주택을 공

급하는 임대인에 대한 조세지출을 중단할 경우 월세 부담이 가중

될 우려가 있음. 최근 ① 월세가격 통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

고 있는데, 이는 보증금을 포함한 월세 부담의 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의 월세 체감부담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②

전월세 전환율 역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보증금 대비 월

세 부담이 커져 전세 대비 월세의 상대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함. 이와 같이 서민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세제감면이 종료될 경우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분이

임차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1)2).

[최근 5년간 전월세전환율 및 월세가격지수 변동내역]

1)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대소득세율에 대한 전월세 가격상승 탄력성은 약 1.2 수준으로 나타나 상당한 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주택

임대사업에 관한 세제지원”, 2017. 12., p. 8.(원자료: 성명재, “주택 및 전월세 가격결정과 임대소득세 과

세의 영향 및 형평 효과”, 세무학연구 제28권 제2호, 2011. 6., pp. 67～99.)]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효과성 연구”(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의 소형주택 임대

상버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시켰음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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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2021.12 2022.12 2023.12 2024.12 2025.8

전월세 전환율 5.6 5.6 5.9 6.1 6.2 6.5

월세가격
통합지수

95.91 98.44 98.39 98.56 99.74 100.35

자료: 부동산통계정보, 한국부동산원

□ 다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

요가 있음. 동 제도를 통한 감면규모는 2019년 94억원에서 2023년

211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민간임대 소형주택 등록호수

는 같은 기간 2019년 211만 6,747호에서 2023년 135만 8,990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임대 등록사업자 수도 2019년 51

만 1,272명에서 2023년 29만 7,764명으로 감소하고 있음.3) 즉 조세

지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 수 및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동 제도를 동한 임대주택 공급의 효율

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됨.

3)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기획재정부, 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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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조세지출 대비 민간임대 등록 실적]

(단위: 억원, %)

연도

조세지출

규모

(A)

민간임대

소형주택

등록호수

(B)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수

(C)

조세지출

대비

소형주택

등록 호수

(B/A)

조세지출

대비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수

(C/A)

2019 94 2,116,747 511,272 22,519 5,439

2020 227 1,483,728 426,118 6,536 1,877

2021 265 1,473,963 391,888 5,562 1,479

2022 199 1,401,862 333,606 7,045 1,676

2023 211 1,358,990 297,764 6,441 1,411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액감면”, 기획재정부, 2025.9.를 기초로 재작성

둘째 동 제도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먼저, ① 가구원 평균 소득을 비교해 보면 전체 가구원 평균소득

은 2023년 기준 3,164만원이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가구원 평균

소득은 4,268만원인대 비해, 동 제도의 수혜를 받는 가구원의 평균

소득은 연 5,471만원으로, 동 제도의 수혜를 받는 임대소득자 집단

이 소득 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음. 다음으로 ② 실효세율 측면에서

볼 때, 2023년 기준 주택임대소득 없는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22.17%인 반면, 동 조세특례의 대상인 임대소득 있는 납세자의 실

효세율은 20.91%(감면전 24.57%)로, 동 제도로 인해 소득이 낮고

임대소득이 없는 납세자들이 임대소득이 있는 고소득 납세자들보

다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됨. 즉 동 제도는 가장

높은 소득을 얻는 집단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성격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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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역진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가구원 평균 소득 비교]

(단위: 만원)

구분 소득 종류 2019 2020 2021 2022 2023

가구원
평균

가구원 소득 3,009 3,011 2,974 3,126 3,163

부동산임대소득 117 78 66 69 70

주택임대소득
0원 이상
가구원 평균

가구원 소득 4,154 4,075 3,659 4,004 4,268

부동산임대소득 1,180 1,282 1,172 1,218 1,288

주택임대소득 1,106 1,218 1,132 1,165 1,221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가구원 평균

가구원 소득 9,590 4,774 4,644 5,325 5,471

부동산임대소득 6,771 2,115 2,150 2,779 2,339

주택임대소득 2,303 2,325 2,111 2,693 2,534

민간사업자
주택임대소득

3,546 2,440 2,247 2,653 2,208

자료: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기획재정부,

2025.9.

또한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

음. 2023년 기준 임대소득 있는 납세자 중 동 조세특례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22.94% 수준인데 비해, 동 조세

특례의 수혜를 받는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감면 후 20.91%로 임대

소득을 보유한 납세자 간 실효세율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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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유무/감면 여부에 따른 실효세율 비교]

□ 한편, 적용기한 적정 연장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

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

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

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재옥의원안에 따를 경우 경

우, 3년간 849억원(연 평균 283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윤재옥의원안 △267 △283 △300 △849 △28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원)

(단위: %)

연도

주택 임대소득 있는 납세자 주택

임대소득

없는 납세자

특례 미대상

납세자

특례 대상 납세자

감면 전 감면후

2019 22.66 23.65 19.53 21.62

2020 22.75 24.08 19.83 25.70

2021 23.37 24.78 21.29 24.85

2022 23.43 25.41 21.84 24.95

2023 22.94 24.57 20.91 22.17

자료: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기획재정부,

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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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에 따를 경우, 2027년에서 2029년까

지 3년간 총 759억원(연평균 253억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정부안 △253 △253 △253 △759 △253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원)

문 의 처

02)6788-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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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 삭제

및 임차개시일 요건 폐지 등(정일영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정일영의원안 2025. 3. 27. 발의(의안번호 9394), 추경호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

번호 12163),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경감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요건

중 임차개시일 및 일몰에 관한 요건을 폐지하거나 연장하고, 공제

현 행 개정안

◦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

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제96조의3)

◦ 공제율 인상 및 공제기간 요건 폐

지･연장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인 임차인

으로부터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

는부동산임대사업자

시행령 : 다음의 각요건을 모두 갖춘 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업, 사행오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임대상가 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

◦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임대료

를 인하하여지급받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정일영의원안)

◦ 공제내용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

임대료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임대료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내용(정일영의원안):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

임대료인하액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임대료인하액의 6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4년 세법개정

-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

◦ 공제기간:

- 기간 조건 삭제 (정일영의원안):

-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추경호의원안, 정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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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정일영의원안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료 인하 기간(공제기간,

현행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규정을 삭제하여 임

대료 인하 기간에 대한 조건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려는 것이며,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동 세

액공제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것임.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고도 불리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

96조의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4)인 임차인으로부터 2025

년 12월 31일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사

업자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당초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

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5)되었으며 2020년 12월, 2021년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제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5) 2020년 3월 도입 당시,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2021년 11월 개정

으로 2020년 2월 1일〜2021년 6월 30일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폐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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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2024년 12월 개정을

통해 여섯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는데, 2021년 3월 개정 시에는

기준소득금액6) 1억원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연혁 및 개정안과의 비교]

개정

시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추경호의원

안, 정부안

정일영

의원안3월 12월 3월 12월 12월 12월 12월

공제율
인하액의
50%

인하액의 70% 80%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50% 60%

공제
기한

2020.
6.까지

2021.
6.까지

2021.
12.까지

2022.
12.까지

2023.
12.까지

2024.
12.까지

2025.12.
까지

2028.12.
까지

공제기한삭제

2024년에는 소득세에서 417억원, 법인세에서 96억원이 감면되어 총

513억원의 조세지출이 있었음.

[연도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전망) 2026년(전망)

전체 1,672 1,970 1,006 513 380 393

소득세 1,448 1,597 801 417 303 315

법인세 225 373 205 96 77 78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음.

6) 기준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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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정일영의원안의 경우 공제기간의 제한을 삭제하고 있어 공제

기한의 제한이 없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공제기한

이전부터 임대료를 인하하여 온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행위

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본 제도의 도입 취지는 코로나

19 시기 임대료를 인하한 임차인에 대해서 세제를 지원하여 소상

공인의 경제적 재건을 이바지하려는 것이었음. 그러나 공제기간 이

전부터 계속하여 임대상가건물을 임차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음.

다만, 동 조세특례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다른 제도

대비 높은 수준의 공제율(70%)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

요가 있음.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이 사실상

해제된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도 감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정일영의원안에 따라 공제율을 10%p 상향할 경우 ①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임대인의 경우 공제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되며, ②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이 현행 50%에서 60%로 상승함. 그런데 현행 공제율은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한 것으로, 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할 경우에는 임대료 인

하에 따른 소득세 감소분까지 감안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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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해를 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부재정에서 보전하게 되는 결과

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공제율별 세후소득 변화]

공제율 수준 50%
70%

(현행)

80%

(정일영의원안)

임대료 인하액 △100 △100 △100

세액공제 +50 +70 +80

소득세 감소액
(한계세율
24% 가정)

+24 +24 +24

세후소득 변화
△26

인하액의 74% 보전
△6

인하액의 94% 보전

+4
인하액의 104% 보전
è 소득역전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다른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이 10∼30%

수준인 데 비해 동 제도의 세액공제율(50∼70%)는 높은 수준이므로 이보

다 공제율을 더 상향할 경우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음.7)

□ 다음, 정일영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과 같이 동 조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연장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첫째, 임차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어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

는 상황이므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음.

7)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수준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제도가 운용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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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은 완화되었으나 물가상승, 높은 금리, 국내외 주식

시장의 변동성 심화 등의 요인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사업부진8)을 사유로 폐업한 사업자의 비율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사업자 폐업사유 구성비율]

(단위: %)

구분 사업부진 행정처분 등1) 기타2) 계

2019년 41.4 5.8 52.8 100.0

2020년 43.1 6.3 50.6 100.0

2021년 45.6 7.1 47.3 100.0

2022년 46.8 6.3 47.3 100.0

2023년 48.9 5.4 45.7 100.0

주 1: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적용, 양도·양수, 해산·합병을 포함

2: 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폐업사유를 알수 없는 경우와 열

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자료: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둘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

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

수는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집합 상가9)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2025년도 조세특례심층평

가 결과에 따르면 임대료 가격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지역일수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수혜금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8) 폐업신고서 상 폐업사유를 의미

9) · 중대형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인 일반건축물

· 소규모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

고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인 일반건축물

· 집합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인 집

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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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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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21년 4분기를 100으로 하여 구한 상대적 지수

자료 : 부동산 통계정보,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2년 및 2025년에 실시된 2차례의 조세특례 심층평가10)에

서 동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함. 먼저 ② 2022년 심

층평가에서는 는 방역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서 본

제도의 도입·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효과성 내지 실효성11)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상가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조

적 수단으로 동 제도의 제한적인 활용 필요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1년 이하의 공제기간 연장 및 점진적 폐지 추진을 제안함. 또한 ②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도 임대료 인하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제도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임대인들의 세 부담 완화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2. 9.

11) 개인사업자의 제도 활용도(전체 정책대상자 중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사람의 비율)는 기준에 따라 4.2〜

8.3% 수준이며, 법인사업자는 6.9〜7.3%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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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도입취지와 달리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체적인 조세지출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4년의 경우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제80조12)

에 따른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13)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연례적인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14), 불요불급한 조세

지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음.

[국세감면액 규모]

(단위: 억원, %)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국세감면액
(A)

570,248 635,484 697,664 705,171 764,719 805,277

국세수입총액
(B)

3,639,730 4,229,237 3,703,803 3,656,829 4,003,076 4,195,673

국세감면율
[A/(A+B)]

13.5 13.0 15.8 16.1 16.0 16.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3 14.6 14.3 14.6 15.5 16.5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한편 당해 제도의 궁극적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국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

1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13) 0.7%p

14) 2023년 결산 기준 56조 4,000억원, 2024년 추정치 29조 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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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 이외에도, 해당 재원을 활용한

예산사업 편성 등 재정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

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일영의원안은 공제기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영구적인 세

액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은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

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일영의원안에 의할 경우 경

우, 3년간 2,989억원(연 평균 598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정일영의원안 △598 △598 △598 △598 △598 △2,989 △59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원)

□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에 따를 경우, 2027년에서 2029년까

지 3년간 총 1,179억원(연평균 393억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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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정부안 △393 △393 △393 △1,179 △393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원)

문 의 처

02)6788-5149


